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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신문 보도(8. 3]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입장

수 전자신문의 전봇대 인터넷실명제 뽑는다 제하의’11. 8. 3( ) ”IT ‘ ’ “

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.

보도 내용□

인터넷실명제가 시행 년여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정부는“ 5 . …

현행 인터넷실명제 완전 폐기 외에는 인터넷상 개인정보 해킹을 원천

차단할 길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라고 보도함”

해명 내용□

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해킹 원천 차단을 위해 인터넷실명제 본인(

확인제 폐지를 검토한 바가 없음을 밝힙니다) .

본인확인제도는 건전한 게시판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 인터넷게시판1. ,

이용자의 자기책임성을 제고하며 불법게시물로 인한 피해자의 사후,

구제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, '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

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년 월에 도입된 제도입니다' 2007 7 .

본인확인제는 게시판에 댓글 등을 작성할 경우에 한해 이용자가2.

본인임을 확인하는 제도로 본인확인방법으로, 주민등록번호를 통한

실명인증 외에도 신용카드인증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인증, , ,

등의 방법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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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또한 가장 대표적인 본인확인방법으로 사용되는 주민번호를 통한,

실명인증의 경우에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은 신용평가정보사 등,

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인증을 받은 후,

본인 확인정보 본인인증 결과값( )만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인,

확인제가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닙니다.

아울러4. 본인확인제 대상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본인확인제, 적용이전

부터 개인정보를 취급해 와 본인확인제로 인해 웹사이트, 들이 개인

정보를 취급하게 된 것이 아니므로 본인확인제와 해킹으로, 인한 개인

정보유출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합니다.

본인확인제 적용 이전 개인정보 취급현황< >

구 분 본인확인 대상 사이트
본인확인제 적용 이전

개인정보 취급 사이트
취급비율

년2007 35 34 97.1%

년2008 37 37 100%

년2009 153 153 100%

년2010 167 165 98.8%

년2011 146 145 99.3%

5. 따라서 정부는 현행 인터넷실명제 완전 폐기 외에는 인터넷상, “

개인정보 해킹을 원천 차단할 길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”는

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끝. .


